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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에 부쳐

4·3 바른 이해를 위한 작은 자료

2014년, 4･3사건 발발 66주년, 4･3사건 진상규명운동 55년

만에 4･3희생자 추념일이 법정 기념일로 지정되었다.

국가가 4･3희생자 추념일을 법정 기념일로 지정한 것은

평화와 인권을 존중하는 국가로서의 위상을 국제적으로 강화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겠다.

앞으로 국가 공권력에 의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약속

의 의미도 가진다. 국민 통합의 시대적 소명을 실현시키고 있

음을 보게 된다.

수많은 세월 한을 품고 살아온 4･3희생자 가족들의 소원을

풀게 됨으로써 피해자들은 해원과 상생의 소중한 가치를 보배

롭게 간직하고 후예들에게 전승할 것이다.

4･3은 이제 어둠의 역사에서 빛의 역사로 바뀌어야 한다.

제주 사회는 4･3의 갈등으로 발전 동력이 상실되고 도약할

수 있는 기회들을 놓쳐왔다.

우리 스스로 발목을 잡는 4･3의 논쟁에는 각기 다른 4･3에

대한 기억과 근시적인 해석의 충돌이 자리해 왔다. 

그 원인 중에는 자료의 부족도 있다.

이 책자의 자료는 정부에서 발행한 ｢제주4･3사건진상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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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2003)의 내용과 이 보고서 발행 이후 보완된 자료들을 간추려

정리했다.

제주4･3 관련 문헌들은 개인이나 단체에서 다양하게 발행

되고 있고 4･3에 대한 견해도 저자마다 다르다. 따라서 이 출

판에 개인 저술을 인용하지 않은 것은 저자의 주관성에 영향

을 받을 수 있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다. 공신력 있고 객관

적인 정부 보고서의 내용을 존중하여 편집하게 된 뜻이 여기

에 있다.

4･3평화공원을 찾는 국민들이 연간 2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이 책자가 4･3위령제단을 방문하는 내방객들에게 자료의 갈

증을 해소하고 믿을 수 있는 4･3 자료로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는 과거사 청산의 서구 명언을

되새기며 정의로운 나라의 희망을 품는다.

이 책자는 2014년 발간한 초판을 일부 개정 증보발간 하였

습니다. 

2016. 4. 3.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이  문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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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4･3사건의 배경

1. 광복 직후 제주도의 정세

1945년 8월 한민족은 일본의 압제에서 벗어나 국권을 되

찾았다. 그러나 미군과 소련군이 남과 북에 들어와 38도선

을 경계로 주둔함으로써 원하지 않는 분단 상황이 이루어졌

다. 광복 이후 새로운 통일 민족국가의 수립은 모든 사람들

의 희망이었으나 정치 지도자들은 좌우로 이념이 갈라져 대

립하였고, 미국과 소련은 냉전의 대립으로 치달아갔다. 결국

광복 3년 만에 남한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곧이어 북

한에도 또 다른 정부가 세워짐으로써 분단은 굳어져 버렸다.

태평양전쟁이 끝나자 제주도에 주둔했던 7만여 명의 일본

군은 철수하고 군사시설은 모두 파괴되었다. 일본군이 물러

가고 미군정이 실시되었다. 일본에 건너갔던 6만여 명의 제

주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와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지길 기

대했다.

광복 직후 자주 독립적인 국가를 세우기 위한 건국준비위

제주4.3평화재단 _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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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회(약칭 : 건준)가 전국적으로 조직되자, 제주에서도 대정

면 건준을 시작으로 1945년 9월 10일에는 제주도 건준이 결

성되었다. 이어 건준은 인민위원회로 개편되었다. 제주도인

민위원회는 9월 23일 제주농업학교에서 각 읍･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결성되었다. 인민위원회 조직을 계기로 1945

년 말에 이르기까지 청년동맹･부녀동맹･농민위원회･소비조

합 등 각종 사회단체가 속속 조직되었다.

제주도인민위원회는 치안 활동에 가장 주력하였다. 치안

업무는 주로 일본군 패잔병의 횡포를 막는 일과 토지･산업

체 등 적산(敵産)이나 군수물자를 멋대로 처리하는 것을 감

시하는 것이었다. 인민위원회는 각 면별로 국민학교･중학원

등을 설립하여 자치교육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인민위원회

는 실질적으로 도내 각 면과 마을 행정을 주도하였다. 미군

정에 의해 행정이 실시되었지만 여러 마을에서 인민위원장

이 이장이 되었고, 인민위원회는 어김없이 마을 향사를 사

무실로 사용하였다.

인민위원회의 자율적인 움직임과 함께 제주도에도 미군정

이 실시되었다. 미군이 제주도에 진주한 것은 1945년 9월

28일, 실질적인 군정 업무를 담당할 제59군정중대가 도착한

것은 11월 9일이었다. 제59군정중대는 인력 부족과 정보 부

재로 원만한 통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다. 따라서 영향력

이 강했던 인민위원회의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8 _제주4.3바로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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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미군정이 인민위원회를 공식적인 행정기관이나 통

치기구로 인정한 것은 아니었다. 미군정은 도청과 경찰의 요

직에 일제 때의 관리를 그대로 앉혔으며, 서서히 우익인사

들을 조직화시켜 인민위원회에 대항할 세력으로 키워갔다.

○ 미군정 당국 : 제주도인민위원회는“도내의 유일한 정당으

로서, 모든 면에서 정부나 다를 바 없는 유일한 조직체”

라고 평가하였다.          

(｢자유신문｣, 1946. 12. 19)

○ 󰡔동아일보󰡕, 寶庫 제주도 시찰기 (1946. 12. 21)

“세간에서 제주는 좌익 일색이며 인위(人委)의 천하라는 말

이 있으나, 제주의 인위는 건준 이래 양심적인 반일제 투쟁의

선봉이었던 지도층으로써 구성되어 있으며, 최근에 분립된 한

독(韓獨), 독촉국민회(獨促國民會) 등의 우익단체와도 격렬한

대립이 없이 무난히 자주적으로 도내를 지도하고 있다.”

1946년 8월 1일 제주도(島)의 도(道) 승격은 우익의 입

지를 강화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도 승격을 줄곧

주장하여 왔던 우익세력의 손을 미군정이 들어준 셈이

되었다. 이후 도(道)수준에 맞게 경찰 병력이 증강되고

조선경비대 9연대가 창설되는 등 공권력이 강화되었다.

이에 맞추어 1946년 말부터 인민위원회에 대한 미군정

의 직접 탄압이 시작되었다.

제주4.3평화재단 _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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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미군정의 정책 강행은 도민의 반대에 부딪쳤고, 경

제적인 어려움이 중첩되면서 도민들의 불만은 더욱 커져갔

다. 미군정은 경제정책에서 현상 유지를 위해 원활한 생필

품 수급과 물가 안정에 역점을 두었다. 그러나 광복 직후 식

량 생산이 감소하여 양곡이 부족한 사태가 계속되는 가운데

가격도 폭등하였다. 식량난은 광복 직후 6만여 명에 이르는

귀환인구가 불어나 더욱 심해졌는데, 해결책으로 제시된 미

곡수집 정책의 실패로 도민들은 불만이 높았다.

2. 3･1사건과 민·관 총파업

1947년 3월 1일 오후 2시 45분께 제주읍 관덕정 앞에서

는 요란한 총성이 울렸다. 경찰의 총탄에 맞은 주민 여러 명

이 피범벅이 된 채 나뒹굴었고 결국 6명이 사망하였다. 이

총격 사건 이후 제주사회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졌고,

이듬해 4･3의 소용돌이에 빨려 들어가는 기점이 되었다.

1947년 3월 1일은 해방 후 두 번째 맞이하는 3･1절로서

제주도 좌익진영은 이 날 기념식을 전도민적 행사로 치르기

로 준비하였다. 이보다 앞서 2월 17일 관공서를 비롯한 사

회단체･교육계･유교계･학교단체 등 각계각층을 망라하여 ‘3･

1투쟁기념행사제주도위원회’가 결성되었다. 이어서 2월 23

일 제주도 민주주의 민족전선(약칭 : 제주민전)이 결성되자

3･1절 기념행사 준비는 민전이 주도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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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미군정 당국은 2월 23일 충남･북 응원경찰 100명을

제주에 급히 파견하여 비상경계에 들어갔다. 미군정은 3･1

절 행사 때 시위는 절대 불허한다는 방침과 집회 사전 허가

원칙을 정하였다. 민전 의장단과 미군정 당국은 몇 차례 만

나 협의하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3･1절 행사는 당초

계획대로 강행되었다.

3･1절 기념대회는 각 읍･면 별로 치러졌고 제주북국민학

교에는 제주읍･애월면･조천면 주민 3만여 명이 모였다.

제주읍에서는 북국민학교의 3･1절 행사가 오후 2시에 끝

나자 군중들은 곧바로 가두시위에 나섰다. 시위대가 관덕정

을 거쳐 서문통으로 빠져나간 뒤 관덕정 부근에 있던 기마

경찰의 말발굽에 어린아이가 치여 다쳤다. 이때 기마경찰이

다친 어린이를 그대로 두고 지나가자 흥분한 군중들이 돌을

던지며 항의했고 관덕정 부근에 포진하고 있던 무장경찰은

이에 대응하여 총격을 가했다. 눈 깜짝할 사이에 구경나온

민간인 6명이 사망했다. 이들 가운데는 15세 국민학생과 젖

먹이 아이를 가슴에 안은 채 피살된 여인도 있었다.

이 발포사건으로 제주도내 민심은 극도로 악화되었다. 그

러나 미군정과 경찰은 사태 수습보다는 시위 주동자를 검거

하는 일에 주력하였다. 좌익진영은 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미군정과 경찰의 탄압을 폭로하며 희생자 구호금 모금에 나

섰다. 이어 3월 10일에는 제주도청을 시발로 민･관 총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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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작되었다. 도청 등 관공서는 물론 은행･회사･학교･운수

업체･통신기관 등 도내 156개 기관 단체 직원들이 파업에

들어갔고 현직 경찰관까지 파업에 동참했다.

미군정청은 3월 8일 합동조사반을 제주에 파견하여 사건

의 진상을 조사했으나 공식적인 진상 발표는 하지 않고 3월

13일 돌아갔다. 3월 14일에는 미군정 경무부장 조병옥이 내

도하여 총파업을 와해시켜 나갔다. 미군정은 3월 15일 전남･

북 응원경찰 222명, 3월 18일 경기도 응원경찰 99명을 증파

해 총파업에 강경 대응하였다.

조병옥 경무부장은 3월 19일 담화문을 발표하여 경찰의

발포를 정당방위로 주장하고, 이 사건은 북조선과의 통모로

발생했다는 내용을 공표하여 제주도를 ‘빨갱이 섬’으로 조작

하였다. 이 사건 직후 미군정 보고서에는 “제주도는 70%가

좌익정당에 동조적이거나 가입해 있을 정도로 좌익의 본거

지”라고 기록되었다.

또한 미군정은 3월 15일부터 파업 주모 혐의로 민전 간부

들을 연행하기 시작하여 4월 10일까지 500명을 검속했다.

검속된 자들 가운데 5월말까지 328명이 재판에 회부되고,

52명이 실형을 언도 받아 목포형무소에 수감되었다. 1947년

3･1사건 이후 1948년 4･3사건 발발 직전까지 1년 동안

2,500명이 검속됐다. 

전 도민의 공동체적인 3･1절 기념식 참여와 3･10총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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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참은 미군정으로 하여금 제주도를 ‘빨갱이 섬’으로 오인하

게 하였으며, 이후 제주는 일방적인 탄압의 대상이 되었다.

4･3으로 가는 길목에서 제주 사람들은 고립된 작은 섬에서

세계 냉전 구도가 빚어낸 엄청난 희생을 강요당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3. 4･3으로 가는 길목

미군정은 3･1사건 처리 과정에서 제주도 군정장관 등 고

위관리들을 극우 성향의 인물들로 교체하였다. 1947년 3월

31일 제주경찰감찰청장에 김영배를 임명하고, 4월 2일에는

군정장관을 스타우트 소령의 후임으로 베로스(Russel D.

Barros) 중령으로 교체했다. 4월 10일 박경훈 도지사의 후

임으로 극우 인물 유해진을 임명하였다.

미군정은 관공서와 교육계에 대한 숙청 작업에 착수하여

총파업에 가담한 사람들을 파직시켰다. 파업에 동참한 경찰

관 66명도 파면되었다. 이때 철도경찰 245명을 모집하여 제

주도에 배치시킴으로써 4월말 제주도의 경찰 병력은 500명

에 이르렀다. 서북청년회(약칭 : 서청) 회원이 대거 제주도에

들어와 만행을 저지른 것도 이후의 일이었다.

8월에 접어들자 미군정은 대대적인 탄압에 나섰다. 도지

사 사임 후 제주민전 의장으로 추대된 박경훈을 비롯한 민

전 간부 30여명을 구속하였다. 많은 청년들이 검거를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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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외로 혹은 일본으로 빠져나갔고, 일부는 한라산의 동굴 등

에 은신처를 마련해야 했다. 주민들의 불만도 커져갔다. 그

과정에서 1947년 8월 안덕면 동광리에서 하곡수집 담당 공

무원 폭행사건이 발생하였다.

1948년 1월 남한 단독선거안이 명백해지자 남한 내의 많

은 정당과 단체에서 잇따라 반대성명을 발표하면서 격렬하

게 반발하였다. 반대 이유는 한반도가 영구히 남과 북으로

분단된다는 것이었다. 이 반대 대열에는 좌파 진영만이 아

니라 우파 일부와 중도파까지도 가세하고 있었다. 남한 단

독선거 찬반 문제를 놓고 우파 진영도 두 갈래로 나누어져

있었다. 

하나는 단독정부 반대･남북협상의 추진을 내걸고 통일운

동을 주창한 김구･김규식 등의 노선이고, 다른 하나는 미군

정과 보조를 맞춰 단독정부 수립을 추진하던 이승만과 한민

당 계열의 노선이었다. 

이런 정치 흐름 속에서 남조선노동당(약칭 : 남로당)은 단

독선거를 저지하기 위한 강력한 투쟁계획을 세웠다. 이것이

1948년 2월 7일을 기해 전국을 총파업으로 몰고 간 ‘2･7사

건’이었다.

1948년 초 제주도 내 좌익진영은 조직의 핵심 간부들이

대거 검거됨으로써 궤멸 상태에 빠졌다. ‘2･7사건’을 거

치면서 전도적으로 검거 바람이 불었고, 붙잡힌 청년들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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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혹한 취조가 이루어졌다. 

조천에서는 3월 6일 조천중학원 학생 김용철이 혹독한 고

문으로 숨졌고, 14일에는 모슬포지서에 끌려간 대정면 영락

리 출신 양은하가 경찰의 구타로 숨졌다. 3월 말 한림면 금

릉리에서는 청년 박행구가 서청 단원에 붙잡혀 무수히 구타

당한 뒤 총살되었다.

궁지에 몰린 제주도내 좌익진영은 결사 항쟁을 하자는 쪽

으로 기울어졌다. 결국 여러 번에 걸친 비밀회의 끝에 경찰

과 서청에 대한 공격을 개시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와 함께

다가오는 5･10 단독선거를 봉기 결행의 주요 명분으로 내걸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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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4･3봉기와 무력충돌

1. 1948년 4월 3일 무장봉기

1948년 4월 3일 새벽 2시.

한라산 중허리 오름마다 봉화가 붉게 타오르면서 남로당

제주도당이 주도한 무장봉기의 신호탄이 올랐다. 350명의

무장대는 이날 새벽 도내 24개 경찰지서 가운데 12개 지서를

일제히 공격했다. 경찰과 서북청년회 숙소, 독립촉성국민회,

대동청년단 등 우익단체 요인의 집을 지목해 습격하였다.

이 사건으로 4월 3일 하루 동안에 △경찰=사망 4명, 부상

6명, 행방불명 2명 △우익인사 등 민간인=사망 8명, 부상

19명 △무장대=사망 2명, 생포 1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무장대는 4월 3일 행동을 개시하면서 2개의 ‘호소문’을 뿌

렸다.

하나는 무장대가 공격 대상으로 삼았던 경찰･공무원･대동

청년단 단원들에게 보내는 경고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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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애하는 경찰관들이여! 탄압이면 항쟁이다. 제주도 유격대는

인민들을 수호하며 동시에 인민과 같이 서고 있다. 양심 있는

경찰원들이여! 항쟁을 원치 않거든 인민의 편에 서라. 양심적

인 공무원들이여! 하루빨리 선을 타서 소여된 임무를 수행하

고 직장을 지키며 악질 동료들과 끝까지 싸우라. 양심적인 경

찰원, 대청원들이여! 당신들은 누구를 위하여 싸우는가? 조선

사람이라면 우리 강토를 짓밟는 외적을 물리쳐야 한다. 나라

와 인민을 팔아먹고 애국자들을 학살하는 매국 매족노들을 거

꾸러뜨려야 한다. 경찰원들이여! 총부리란 놈들에게 돌리라.

당신들의 부모 형제들에게 총부리란 돌리지 말라. 양심적인

경찰원, 청년, 민주인사들이여! 어서 빨리 인민의 편에 서라,

반미 구국투쟁에 호응 궐기하라.

다른 하나는 무장대가 도민에게 보내는 호소문이다.

시민 동포들이여! 경애하는 부모 형제들이여! ‘4･3’오늘은 당

신님의 아들 딸 동생이 무기를 들고 일어섰습니다. 매국 단선

단정을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조국의 통일독립과 완전한 민족

해방을 위하여! 당신들의 고난과 불행을 강요하는 미제 식인

종과 주구들의 학살 만행을 제거하기 위하여! 오늘 당신님들

의 뼈에 사무친 원한을 풀기 위하여! 우리들은 무기를 들고

궐기하였습니다. 당신님들은 종국의 승리를 위하여 싸우는 우

리들을 보위하고 우리와 함께 조국과 인민의 부르는 길에 궐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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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장대는 남로당 제주도당 군사부 산하 조직으로서, 정예

부대인 유격대와 이를 보조하는 자위대, 특공대 등으로 편

성되었다. 4월 3일 동원된 인원은 350명으로 추산된다. 4･3

사건 전 기간에 걸쳐 무장세력은 500명 내외였다. 무기는 4･

3사건 당시 소총 30정에서 경찰지서 습격과 경비대원 입산

사건 등을 통해 보강되었다.

2. 미군정의 대응과 평화협상

미군정청은 무장봉기가 발생하자 4월 5일 아침 전라남도

경찰 약 100명을 응원대로 제주에 급파하는 동시에 제주경

찰감찰청 내에 ‘제주비상경비사령부’를 설치하였다. 또 서청

단원들도 증원되었다.

미군정은 4월 17일, 그동안 관망 상태에 있었던 모슬포

주둔 국방경비대 9연대에게 사태 진압을 명령했다. 그러나

경찰에 비해 민족적인 성향이 강했던 9연대는 이 사건을 경

찰 및 서청과 같은 극우 세력의 횡포로 인해 야기된 것으로

판단하여 ‘선선무 후토벌’을 원칙으로 정하고 무장대와의 평

화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이 결과 1948년 4월 말 9연대장 김익렬 중령과 연대 정

보참모 이윤락 중위, 그리고 무장대 측 군사총책 김달삼 등

이 만나, “72시간 안의 전투 중지, 무장 해제와 하산이 이루

어지면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평

화협상을 성사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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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말 평화협상은 미군정 하지사령관의 무력 진압 방침

결정으로 깨졌다. 하지 사령관은 4월 27일 미 24군단 작전

참모부 슈(M. W. Schewe) 중령을 제주에 보내어 사태 진압

을 위해 귀순 공작과 무력 진압의 두 가지 방법을 함께 고

려했다.

그러나 제주에서 작전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간 슈 중령의

4월 29일자 보고서에서 제주도 상황에 대해 “미 59군정중대

장이 제주도에 있는 병력을 확실히 통솔한다면 현재의 주둔

병력만으로도 상황을 진정시키는 데 충분하다. 공산주의자

들과 게릴라 세력이 오름들에 있기 때문에 그들을 진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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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신속하고 활발

한 작전이 요구된다”고

평가했다. 

현재의 병력만으로도

진압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이 보고서는 하지사령관

으로 하여금 무력 진압

을 결정하게 하였고, 결

국 김익렬과 김달삼의

평화협상은 미군정 수뇌

부에 의해 무시되었다.

평화협상 직후인 5월

1일에는 오라리 마을 방

화사건이 발생, 협상을

파기하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하였다. 이

방화는 우익 청년들이

저질렀지만, 미군정과

경찰은 “폭도들이 한 행위”로 조작하였다. 미군이 이 불타는

마을을 촬영, ‘제주도의 메이데이(May Day on Cheju-Do)’

란 영상 기록물을 제작하기도 했다.

5월 5일 제주에서 미군정 수뇌부가 참석한 가운데 긴급대

20 _제주4.3바로알기

▲ 불타는 오라리마을. 미군 정찰기가 공
중에서 촬영한 이 모습은 기록영화의
한 장면으로 나온다.(1948. 5. 1)

<기록영화 ｢제주도의 메이데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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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강경 진압을 주장한 조병옥

경무부장과 선무귀순공작의 필요성을 역설한 김익렬 연대장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다. 결국 김익렬은 문책을 받아 해

임되고, 다음날 9연대장은 박진경 중령으로 교체되었다. 이

제 강경 진압의 길만이 남아 있을 뿐이었다.

3. 5･10선거 거부

무장대는 5･10단선에 대한 적극적인 거부 투쟁을 전개하

였다. 5월 7일부터 10일까지 선거사무소를 집중 공격하고

선거관계 공무원을 납치･살해하는 한편, 선거인명부를 탈취

했다. 5월 10일 선거 당일에 무장대는 중문･표선･조천 등지

에서 투표소를 공격했다. 다수의 주민들은 무장대에 동조하

여 입산, 선거를 거부하였다. 

결국 전국 200개 선거구 중 제주도 2개 선거구는 투표수

의 과반수 미달로 무효 처리되었다. 제주도 선거구는 3개 중

남제주군 선거구만 선거를 치러 무소속의 오용국이 당선되

고, 북제주군의 2개 선거구는 투표율이 모자라 무효로 처리

된 것이다.

미군정은 북제주군 2개 지역의 선거 무효화를 공표함과

동시에 6월 23일에 재선거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선거를 치를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아 결국 재선거는 무기 연

기되었다.

제주4.3평화재단 _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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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선거의 거부는 미군정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받아

들여져, 제주도민들에 대한 대탄압이 예견되었다. 미군정은

브라운(Rothwell H. Brown) 대령을 제주지구 사령관으로 임

명, 강도 높은 진압작전을 전개하며 6월 23일 재선거를 실

시하려고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경비대 병력은 기존 9연대 1개 대대와 부산 5연대에서 차

출된 1개 대대, 새로이 11연대 1개 대대가 파견되어 모두 3개

22 _제주4.3바로알기

▲ 제주비행장에 도착한 미군정 수뇌부(왼쪽 두 번째부터 군정장관 딘
소장, 유해진 제주도지사, 맨스필드 제주군정장관, 안재홍 민정장관,
송호성 총사령관, 조병옥 경무부장, 김익렬 9연대장, 1948. 5. 5)
<미국립문서기록관리청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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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대로 강화되었다.

박진경은 11연대장

에 취임하여 본격적

인 토벌에 나섰다. 

조병옥 경무부장

도 담화를 발표하여

‘강경 진압 방침’을

분명히 하고, 경찰

특수부대를 파견하

는 한편 서청 단원

을 계속 증파했다.

경비대가 주도하는

본격적인 토벌작전

이 전개되었다. 5월

27일까지 붙잡힌 입

산자는 3,126명에

달했고, 6월 중순에는 무려 6,000여 명에 달하게 되었다.

무리한 토벌이 이루어지자 서서히 경비대의 강경 방침에

반대하는 분위기가 고조되었다. 5월 20일 밤 9연대 병사 41

명이 탈출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들은 무기와 장비, 5,600

발의 탄약을 소지하고 모슬포 주둔지를 빠져나가 대정지서를

공격하고 일부는 입산하였다. 경비대에서는 병사들이 10여명

제주4.3평화재단 _ 23

▲ 중산간지대로 피신한 사람들. 주로 어린이
와 부녀자들이 보인다.(1948. 5)
<미국립문서기록관리청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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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 혹은 몇 명씩 부대에서 탈출하는 일이 자주 발생했다.

6월 18일에는 박진경이 부하에게 사살되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문상길 중위와 손선호･배경용･신상우 등이 체포되

고, 군법회의를 거쳐 문상길과 손선호 하사가 처형되었다.

4.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통일정부의 건설을 바라는 여러 정치세력들의 반대 속에

1948년 5월 남한만의 단독정부를 세우기 위한 총선거가 실

시되었다. 총선거에는 김구와 김규식을 비롯한 남북협상 참

24 _제주4.3바로알기

▲ 제11연대 본부가 설치된 제주농업학교에서 열린 박진경 연대장
고별식에서 딘 군정장관이 추도사를 하고 있다.(1948. 6. 18)
<제주 주둔 미고문관 출신 웨솔로스키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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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세력과 많은 중도계 인사들이 참가를 거부함으로써, 이

승만과 한국민주당, 그리고 일부 중도세력만 출마하였다. 

이승만은 선거 결과 가장 많은 당선자를 낸 무소속 중 우

익 성향의 의원들을 끌어들여 국회에서 다수의 세력을 확보

했다. 국회에서는 3권분립과 대통령중심제, 국회의 간접 선

거에 의한 대통령 선출 등을 요지로 하는 헌법을 만들고, 이

승만을 대통령으로 선출하여 마침내 1948년 8월 15일 대한

민국 정부가 출범했다.

한편 1948년 7월 중순경부터 남한 전역에서 ‘지하선거’가

열렸다. 이는 북한의 정권 수립에 따른 것이었다. 4･3의 와중

에 있던 제주도에서의 지하선거는 주로 백지에 이름을 쓰거

나 손도장을 받아가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무장대의 강요에

마지못해 가명으로 이름을 쓰고 손도장을 누르는 경우가 많

았다. 뒤에 이 일이 빌미가 되어 엄청난 인명 피해가 발생했

다. ‘백지날인’한 게 죄가 되어 총살의 원인이 되었던 것이다.

1948년 8월 21일부터 해주에서 북한 정권의 수립을 위해

남한의 지하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표자들이 모여 ‘남조선인

민대표자회의’가 열렸다. 이 날 참석자 1,002명 중에는 김달

삼을 비롯한 제주 대표 6명도 포함되어 있었다. 

김달삼은 이 자리에서 토론자로 나서 4･3봉기의 정당성과

성과를 정리한 연설을 하였다. 김달삼을 비롯한 무장대 지

도부가 북한 정권을 지지하고 나섬으로써 제주도는 더욱 정

제주4.3평화재단 _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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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강경 진압 대상이 되었다. 

무장대 총책이던 김달삼이 제주도를 떠남에 따라 무장대

조직은 제2대 무장대 사령관이 된 이덕구를 중심으로 재편

되었다.

26 _제주4.3바로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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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주민 집단 희생과 사건 종결

1.‘초토화작전’실시

이승만 정부는 10월 11일 ‘제주도경비사령부’를 설치하고

본토의 군 병력을 제주에 증파시켰다. 그런데 10월 19일 제

주에 파견하려던 여수의 14연대가 반기를 들고 일어남으로

써 사태는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게 되었다. 

11월 17일 제주도에 계엄령이 선포되었다. 이에 앞서 9연

대 송요찬 연대장은 해안선으로부터 5㎞ 이상 들어간 중산

간지대를 통행하는 자는 폭도배로 간주하여 총살하겠다는

포고문을 발표했다. 이때부터 중산간마을을 초토화시킨 대

대적인 강경 진압작전이 전개되었다. 

이와 관련, 미군 정보보고서는 “9연대는 중산간지대에 위

치한 마을의 모든 주민들이 명백히 게릴라부대에 도움과 편

의를 제공하고 있다는 가정 아래 마을 주민에 대한 ‘대량학

살계획(program of mass slaughter)’을 채택했다”고 적고

있다. 1948년 10월 당시 9연대 군수참모를 지냈던 김정무는

제주4.3평화재단 _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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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간 마을에 불 지른 작전을 군 내부에서 ‘초토화작전’이

라고 불렀다고 증언하였다.

“제주4･3사건을 완전히 진압해야 한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미국의 원조가 가능하다”고 생각한 이승만 대통령은 제

주도에 대한 ‘가혹한 탄압’을 군에 지시했다. 이 지시는 ‘초토

화작전’이 미국과의 교감 속에 진행됐음을 암시하고 있다. 

미･소 냉전이 심화되는 가운데 아시아에 공산주의로부터

의 방벽을 구축하겠다는 미국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초토화(焦土化)작전은 원래 전통시대 중국의 전법인 견벽청야

(堅壁淸野)에서 비롯되었다. 20세기에 들어와서 동아시아에

서는 일본군이 주로 이 작전을 구사했다. 1909년 남한대토

벌작전과 1920년 간도대참변에서 한국의 의병과 독립군을

토벌할 때, 그리고 1937년 난징대학살 때 중국인을 대상으

로 써먹었던 전법이다. 적군이 주둔하고 있던 거점지역의 민

가와 주민･식량을 방화･살육･약탈(三光)하고, 태워 없애고 죽

여 없애고 굶겨 없애는(三盡) 전술로도 알려져 있다. 일제 강

점기 일본군에 복무했던 한국인들이 해방 후 경비대 장교로

부임하면서 이들에 의해 초토화작전이 재연되었다. 초토화작

전이 구체적으로 실현된 사례가 4·3사건이다.

군사전략이나 교리에서 초토화작전(Scorched Earth,

Ground Zero Strategy)은 삼광작전(Three All Strategy),

절멸전략(Annihilation Strategy) 등과 같은 개념으로 사용되

고 있다.

28 _제주4.3바로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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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요찬 제9연대장의 포고령

1948년 10월 17일 제9연대장 송요찬 소령의 포고문

본도의 치안을 파괴하고 양민의 안주를 위협하여 국권 침범

을 기도하는 일부 불순분자에 대하여 군은 정부의 최고 지령

을 봉지(奉持)하여 차등(此等) 매국적 행동에 단호 철추를 가

하여 본도의 평화를 유지하며 민족의 영화와 안전의 대업을

수행할 임무를 가지고 군은 극렬자를 철저 숙청코자 하니 도

민의 적극적이며 희생적인 협조를 요망하는 바이다. 군은 한

라산 일대에 잠복하여 천인공노할 만행을 감행하는 매국 극

렬분자를 소탕하기 위하여 10월 20일 이후 군 행동 종료기

간 중 전도 해안선부터 5㎞ 이외의 지점 및 산악지대의 무허

가 통행금지를 포고함. 

만일 차(此) 포고에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서는 그 이유여하를

불구하고 폭도배로 인정하여 총살에 처할 것임. 단 특수한 용

무로 산악지대 통행을 필요로 하는 자는 그 청원에 의하여 군

발행 특별통행증을 교부하여 그 안전을 보증함.

󰡔조선일보󰡕, 1948.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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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요찬 연대장의 포고문에 명기된 적성(敵性)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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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계엄령

제주도지구 계엄선포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제정한 제주도지구 계엄선포에 관

한 건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승만(李承晩)

단기 4281년 11월 17일

대통령령 제31호

제주도지구 계엄선포에 관한 건

제주도의 반란을 급속히 진정하기 위하여 동 지구를 합위(合

圍)지경으로 정하고 본령(本令) 공포일로부터 계엄을 시행할

것을 선포한다. 계엄사령관은 제주도주둔 육군 제9연대장으

로 한다.

󰡔官報󰡕 제14호, 1948. 11. 17.

◇ 이승만 대통령의 유시문

1948년 1월 21일 이승만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諭示文)

시정일반에 관한 유시의 건(대통령)=미국 측에서 한국의 중요

성을 인식하고 많은 동정을 표하나 제주도, 전남사건의 여파

를 완전히 발근색원(拔根塞源)하여야 그들의 원조는 적극화할

것이며 지방 토색(討索) 반도 및 절도 등 악당을 가혹한 방법

으로 탄압하여 법의 존엄을 표시할 것이 요청된다.

󰡔국무회의록󰡕, 1949. 1. 21.

30 _제주4.3바로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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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집단 희생과‘죽음의 섬’

‘초토화작전’에 의해 1948년 10월 말부터 1949년 3월까지

약 5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참혹한 집단 살상이 행해졌다.

4･3사건 전 기간 동안의 희생자 수는 2만 5,000~3만여 명

으로 추정되고 있다. ‘초토화작전’이 시작되기 전인 1948년

9월말까지의 사망자 수는 대략 1,000명 미만으로 알려져

있다.

토벌대는 무장대와 민중의 연계를 막기 위해 중산간마을

주민들을 해안마을로 강제 소개(疏開)시키고 100여 곳의 중

제주4.3평화재단 _ 31

▲ 제주도 주둔 9연대 장병들. 뒷줄 오른쪽 다섯 번째부터 송요찬 연대

장, 채병덕 참모총장, 김정무 군수참모, 왼쪽 네 번째 서종철 부연대

장(1948. 10) <제주 주둔 9연대 군수참모 출신 김정무 장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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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간 마을을 불 태웠다. 소개령이 내려졌는데도 병자･노인･

어린이 등을 포함한 일부 주민들은 마을을 떠나지 않고 그

대로 남아있는 경우도 허다했다. 

그러나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들에 대한 무차별 학살은

자행되었으며 소개령을 전달하지도 않고 방화와 학살을 저

지른 곳도 많았다. 일부 중산간마을에 소개령이 전달돼 해

변마을로 소개해온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가족 중 한 명만 사

라지면 ‘도피자 가족’이라 하여 총살했다(代殺). 이러한 소개

작전은 주민들을 오히려 도피 입산하게 만들었다. 이는 수많

은 주민 희생과 사태의 장기화를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왔다.

한편 무장대의 보복 습격도 끊이지 않았다. 1948년 11월

이후 무차별 토벌작전이 벌어진 이후에는 자신들에게 협조

하지 않고 토벌대 편으로 기울었다고 판단한 일부 마을을 지

목해 주민들을 무차별 살해했다. 구좌면 세화리, 표선면 성

읍리, 남원면 남원리･위미리 등은 ‘토벌대 진영’이라 하여 무

장대로부터 큰 피해를 당했다. 

주로 군･경 주둔지인데다 이들 마을에서 ‘도피자 가족’ 총

살이 벌어지는데 대한 보복이었다. 무장대 세력이 궤멸 상

태에 놓인 이후에는 굶주림에 처한 잔여 무장대들이 식량을

약탈하러 마을에 들어갔다가 보초 서던 주민들을 살해하기

도 했다.

1949년 4월 1일 미군 정보보고서에는 “1948년 한 해 동

32 _제주4.3바로알기

2차편집-국문-1_레이아웃 1  2016-03-29  오후 6:14  페이지 32



안 1만 5,000여 명의 주민이 희생되었다. 그 중 80%가 토벌

군에 의해 사살됐다”고 기록되어 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

립된 1948년 8월부터 1949년 봄까지 겨우 몇 달 사이에 군･

경 토벌대의 진압작전과 무장대의 보복 살상으로 수만 명의

인명이 희생되었으며, 130여 마을이 소개령 등으로 초토화

됨으로써 제주공동체는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다.

12월 말 진압부대가 9연대에서 2연대로 교체됐지만, 함병

선 연대장의 2연대도 강경진압을 계속하였다. 군 수뇌부는

2연대의 강경작전을 위해 전투력 강화에 힘썼다. 우선 과격

한 반공주의자인 서청 단원들을 군･경에 파견하였다. 2연대

의 3개 대대 중 3대대는 많은 서청 단원들로 편성되었다. 

토벌대는 재판 절차도 없이 주민들을 집단으로 사살하였다.

가장 인명 피해가 많았던 1949년 1월 17일 ‘북촌사건’1)도

2연대 3대대에 의해 집행되었다.

3. 한라산 피난자의 복귀와 무장대 소멸

1949년 3월 제주도지구전투사령부의 선무공작에 따라 많

은 입산자들이 피신해 있던 은신처를 나와 삼삼오오 귀순하

여 왔다. 귀순자들은 젊은 남자들은 물론이고, 여자･어린이･

제주4.3평화재단 _ 33

1) 1949년 1월 17일 육군 제2연대 3대대 병력이 북촌리 어귀에서 무장대의 기
습으로 군인 2명이 전사한데 대한 보복으로 북촌마을 주민들을 북촌초등학
교 운동장에 집결시켜 350여 명을 집단 총살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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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들도 제주읍내와 서귀포의 임시수용소에 가두어졌다. 선

무작전이 4월까지 수행되면서 많은 사상자와 포로가 계속

속출 하였다. 당시 작전 과정에서 희생된 민간인과 자진 귀

순하거나 체포되어 포로가 된 자를 합쳐 거의 1만여 명에 달

하였다.

“내려오면 살려 준다”는 선무작전에 따라 백기를 들고 하

산한 주민들은 제주읍내 주정공장 등에 갇혀 있다가, 일부

는 석방되었으나 상당수는 군법회의에 회부되었다. 군 당국

은 원래의 회유 방침을 무시하고 강경한 처리로 일관하였다.

형량도 죄명도 모른 채 형식적인 군법회의를 거쳐 1,650여

34 _제주4.3바로알기

▲ 심문을 받기 위해 대기중인 수용자들(1948. 11)

<미국립문서기록관리청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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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귀순자들은 육지 형무소로 이송되었다.

1949년 6월 7일 무장대 총책 이덕구가 사살됐다. 무장대

세력이 이미 와해된 상태이긴 하지만, 이덕구는 김달삼에 이

어 무장대의 상징적 존재였기 때문에 그의 죽음이 주는 영

향은 컸다. 이에 고무된 국방부는 제2연대의 활약으로 사살

했다고 발표했다. 

사실 이덕구는 경찰의 작전에 의해 사살된 것이다. 경찰은

이덕구의 사체를 나무 십자가에 묶어 하루 동안 제주경찰서

정문 앞에 전시했다가 화장 처리했다.

제주4.3평화재단 _ 35

▲ 귀순자들을 집단으로 수용했던 제주항 부근의 주정공장
<미국립문서기록관리청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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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행방불명된 사람들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하면서 또 다시 제주에 비극이 찾

아왔다. 보도연맹 가입자, 요시찰자 및 입산자 가족 등이 대

거 예비검속되어 처형되었다. 또 전국 각지 형무소에 수감

되었던 4･3사건 관련자들도 즉결처분 되었다. 예비검속으로

인한 희생자와 형무소 재소자 희생자는 3,000여 명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 유족들은 아직도 그 시신을 대부분 찾지

못하고 있다.

제주에서도 예비검속이 실시되었다. 경찰 공문에 따르면,

1950년 8월 17일 당시 제주도내 4개 경찰서에 예비검속된

자의 수는 1,120명이었다. 이들 대부분은 7월 29일, 8월 4

일, 8월 20일에 각각 서귀포, 제주항 앞 바다, 제주읍 비행

장, 송악산 섯알오름 등지에서 집단적으로 수장되거나 총살･

암매장되었다.

모슬포 양곡창고에 갇혀있던 250여 명의 검속자들은 8월

20일 밤중에 끌려나와 모슬포 섯알오름 기슭 탄약고 터에서

총살 암매장되었다. 그 뒤 1956년 3월 한림지서 예비검속

희생자 유족들이 61구의 시신을 수습하여 한림읍 금악리 ‘만

벵듸 공동장지’에 안장하였다. 

같은 해 5월에는 대정지역 유가족들이 132구의 유골을 수

습하여 안덕면 사계리에 부지를 마련해 묘역을 조성했다. 이

묘역은 1960년 유족들이 성금을 모아서 비를 세우고 ‘백조일

36 _제주4.3바로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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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지(百祖一孫之地)’라고 이름을 붙였다.

제주경찰서에 수감돼 있던 예비검속자 수백 명이 산지항

앞 바다에서 수장되거나, 정뜨르비행장에 끌려가 총살 암매

장되었다는 증언이 전해진다. 서귀포경찰서에도 솔동산 근

처 창고에 수감되어 있던 약 250명의 검속자들이 두 차례에

걸쳐 계엄군 트럭에 실려 어디론가 끌려가서 희생되었다.

6･25전쟁 직후 4･3과 관련된 살상은 제주뿐만 아니라 전

국 각지에서 이루어졌다. 사선을 뚫고 살아나 일반재판 및

군법회의를 거쳐 육지 형무소에 수감돼 있던 수천 명의 제

제주4.3평화재단 _ 37

▲ 백조일손지지 위령비(안덕면 사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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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출신 형무소 재소자들이 죽어갔다. 6･25전쟁 발발 당시 전

국 형무소 재소자는 37,335명이었고, 이 중에 평택 이남의

형무소 재소자는 20,229명이었다. 

제주에서 이송된 4･3 관련 재소자는 일반재판 수형인 200

여 명과, 두 차례 군법회의 대상자 중에 만기 출소한 사람을

제외한 2,350여 명이 6･25전쟁 직후에 형무소에 수감되어

있었다. 이들 2,500여 명 대부분은 제주로 돌아오지 못하고

행방불명되었다.

대전형무소에 있던 제주사람 300여 명은 7월 초에 충남

대덕군 산내면에서 집단희생되었다. 대전시 동구 낭월동 골

령골에는 그때 시신이 아직도 수습되지 않고 땅 속에 묻혀

있다. 

대구형무소에 있던 제주출신 수형인 142명도 군･경에 인

계되어 대구 달성군 가창골로 끌려가 총살되었다. 이들 형

무소 재소자 총살은 정부 최고위층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졌

다. 사형수가 아닌 재소자들을 총살한 것은 또 하나의 불법

학살이었다. 

1947년 3･1사건과 뒤이은 총파업으로 상당수 제주도민은

피검되거나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 물 막은 섬에서 쫓기는

자의 도피처로 떠오른 곳이 일본이었다. 또 1948년 4･3 발

발 이후에도 감시의 눈을 피해 조그만 밀항선으로 섬을 떠

나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다. 4･3 봉기 발발 후 제주도 도

38 _제주4.3바로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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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道令)에 의해 전 지역과의 해상교통을 일체 차단하고 미

군 함정을 동원해 해안을 봉쇄했다. 

그 결과 해상교통이 단절되고 해군에 의한 공중정찰과 해

안마을의 경비, 야간 통행금지, 여행증명제, 계엄령 선포, 경

찰･경비대･우익청년단의 증강 등이 이뤄졌던 상황을 고려하

면 제주도에서 출항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았다. 그러나 많

은 증언을 통해 이 시기에도 일본으로 밀항해 들어간 사람

들이 다수 확인된다.

일제강점기 먹고 살기 위해 일본으로 건너갔던 제주인들

은 광복 이후 부푼 꿈을 안고 귀향했으나 4･3사건으로 생활

이 불안해지자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 오사카 등지를 중심으

로 모여 한을 품은 채 살아왔다. 이들 중 일부는 1959년부

터 1984년까지 이어진 ‘북송(北送)’때 북한으로 가기도 했다.

이들은 고향 제주도에 다시 돌아오고 싶어도 이념과 분단의

장벽 때문에 눈앞의 바다를 건너지 못했다. 4･3으로 인한 운

명적인 ‘디아스포라(Diaspora)’였다.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하자 7월 8일 전국적으로 비상계

엄령이 선포되었다. 제주도에서는 4･3의 마무리 토벌을 위

해 주둔하던 해병대 신현준 사령관이 제주지구계엄사령관을

겸임하였다. 

정부는 7월 16일 제주주정공장에 육군 제5훈련소를 설치

해 신병 양성에 나섰다. 8월 3일 중고생으로 조직된 학도돌

제주4.3평화재단 _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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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대가 결성되었고, 이들을 비롯한 제주도 청년들 3,000명

이 해병 3･4기로 지원 입대하였다. 제주 출신 해병들은 인

천상륙작전에 투입되어 서울 탈환에 나섰고, 9월 27일 중앙

청에 태극기를 올렸다.

1951년 3월 21일 기존의 대구 제1훈련소, 부산 제3훈련

소 및 제주의 제5훈련소를 통합하여 육군 제1훈련소를 대정

읍 상모리에 설치하였다. 이와 함께 미군 제5공군 군고문단

이 주둔하게 되었다. 동시에 제주도위수지구사령부가 설치

되어 제주지역의 경비, 육군의 질서 및 군기의 감시, 육군

40 _제주4.3바로알기

▲ 부녀자들이 죽창을 들고 마을 보초를 서고 있다.(1949. 3) 

<｢제2연대 제주도주둔기｣ 앨범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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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건축물 및 시설의 보호에 관한 임무를 수행하였다. 위

수사령부는 제주도 일원의 경비를 담당하고 군사시설을 보

호할 책임이 주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때까지도 남아있던 재

산 무장대 토벌작전에 부분적으로 참여했다.

모슬포 육군 제1훈련소에서 양성된 병력은 50만 명에 이

른다. 제1훈련소에도 수많은 제주 청년들이 입대하였다. 6･

25전쟁 당시 육군과 해병대에 입대해 참전한 제주 청년들은

1만여 명에 달한다. 정부에서 ‘빨갱이섬’으로 낙인찍은 제주

도가 거꾸로 북한의 침략을 막아내는 방패로서 큰 역할을 하

였다.

1952년 제주도경찰국은 ‘100전투경찰사령부’를 설치, 한라

산 기슭 곳곳에서 무장대에 대한 토벌전을 벌였다. 1953년 1월

대유격전 특수부대인 무지개부대(부대장 박창암 소령)가 한라

산 작전지역에 보강 투입되었다. 이때 재산 무장대는 극소

수에 불과했다. 1957년 4월 2일 최후의 무장대원 오원권이

구좌면 송당지역에서 생포되면서 4･3은 종식되었다.

1954년 9월 21일 제주도경찰국장 신상묵은 한라산 금족

(禁足)지역을 해제, 전면 개방을 선언하였다. 지역주민들이

담당했던 마을성곽 보초 임무도 없어졌다. 소개되었던 중산

간 마을에 대한 복구 및 이주･정착사업이 전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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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

4･3사건 피해와 족쇄

4･3사건은 미군정기에 발생하여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이르

기까지 7년여에 걸쳐 지속된, 한국 현대사에서 6･25전쟁 다음으

로 인명 피해가 극심했던 사건이다. 1947년 3･1절 발포사건과

1948년 4･3 무장봉기로 촉발되었던 4･3은 무장대와 토벌대 간

의 무력 충돌과 토벌대의 진압 과정에서 2만 5,000∼3만여 명의

인명 피해를 가져왔다. 가옥 4만여 채가 소실되었으며, 중산간

지역의 상당수 마을이 폐허로 변했다. 학교･면사무소 등 공공기

관 건물이 불탔으며 각종 산업시설이 파괴되었다.

1954년 4･3이 종료되면서 폐허가 된 마을의 복구와 정착

사업이 본격화되었다. 그러나 4･3이 제주공동체에 남긴 후

유증은 쉽게 치유되지 않았다. 연좌제와 국가보안법의 족쇄

가 유가족들을 얽어맸으며, 고문 피해로 인한 후유장애, 레

드 콤플렉스 등 정신적 상처가 아물지 않았다. 4･3으로 인

해 일본으로 피신한 사람들은 돌아오지 못했고, 수형생활을

하다가 돌아온 사람들은 공안기관의 감시에 시달렸다.

42 _제주4.3바로알기

2차편집-국문-1_레이아웃 1  2016-03-29  오후 6:14  페이지 42



1. 인명 피해 실태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약칭 : 4･

3위원회)는 2002년 처음으로 희생자 심사를 실시하여 2014

년 5월 23일까지 희생자 14,231명과 유족 59,225명을 결정

하였다.<표 1-1, 표 1-2, 표 1-3 참조>

<표 1-1> 4･3희생자·유족 결정현황

(단위 : 명)

<표 1-2> 성별 희생자 현황

(단위 : 명)

제주4.3평화재단 _ 43

구  분
희 생 자(명)

유족
(명)

계 사망자 행방불명자 후유장애자 수형자

심사
결과

소  계 14,311 10,249 3,583 233 246 59,599

인  정 14,231 10,245 3,578 163 245 59,225

불인정 78 4 3 70 1 371

철  회 2 2 3

구  분 계 사망자 행방불명자 후유장애자 수형자

계 14,231 10,245 3,578 163 245

남 11,241 7,704 3,217 97 223

여 2,990 2,541 361 6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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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연령별 희생자 현황

(단위 : 명)

여러 자료와 인구 변동 통계 등을 감안할 때, 4･3사건 인

명 피해는 2만5,000~3만여 명으로 추정된다. 

‘4･3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확정된 희생자의 가해별 통계는

토벌대 84.3%(12,000명), 무장대 12.3%(1,756명)이다. 특히

10대 이하 어린이 5.4%(770명)와 61세 이상 노인 6.3%(901

명)이 전체 희생자의 11.7%를 차지하고 있고, 여성의 희생

(21.1%, 2,990명)이 컸다는 점에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은

과도한 진압작전이 전개됐음을 알 수 있다.

44 _제주4.3바로알기

구분 계 사망자 행방불량자후유장애자 수형자

계 14,231 10,245 3,578 163 245

10세이하 770 679 73 18

11-20세 2,464 1,684 601 90 91

21-30세 5,461 3,277 2,027 46 109

31-40세 2,291 1,652 601 9 29

41-50세 1,383 1,190 181 - 12

51-60세 959 886 69 - 4

61-70세 557 541 16 -

71세이상 344 334 10 -

연령미상 2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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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적 피해와‘잃어버린 마을’

1948년 11월부터 9연대에 의해 이루어진 ‘초토화작전’으로

중산간마을 95% 이상이 불타 없어졌고 많은 인명이 희생

됐다.

4･3으로 인한 물적 피해는 크게 마을공동체의 파괴 및 소

실, 공공시설의 소각 피해, 산업부문의 피해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마을 피해는 300여 마을(자연촌, 洞)이었으며,

가옥 피해는 2만여 호(戶), 4만여 채이다. 이러한 수치는

1953년 제주도 당국이 공식 발표한 이재 호수 19,934호, 소

실 동수 39,285동과도 일치한다.

제주4.3평화재단 _ 45

▲ 4･3 희생자 행방불명인 표석(제주4･3평화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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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전개 과정에서 무장대와 군･경 토벌대와의 잦은 무력

충돌로 학교･관공서･경찰지서 등 공공시설이 소각･파괴되었

다. 안덕면과 구좌면･중문면･조천면사무소가 소각되어 호적

이 소실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각종 산업부문의 침체를 가져왔다. 농업･목

축업･어업･나잠업･교역 등 각종 산업부문이 정체되어 주민

생활에 극심한 어려움을 주었다.

1949년 5월 현재 제주도 전체 인구의 28.8%가 실업 상태

에 놓여 있을 정도로 제주도민의 생활상은 극도로 피폐했다.

1954년 9월 한라산 금족령이 해제된 후 중산간마을 사람

들 상당수는 원주지를 찾아 돌아갔다. 마을로 돌아간 주민

들이 농토를 개간하고 새로 집을 지어 산다는 것은 쉬운 일

이 아니었다. 게다가 중산간지대는 ‘공비출몰 지역’이라 하

여 자주 소개 대상이 되었고, 사건 과정에 주민들이 집단적

으로 희생된 흔적이 남아 있는 곳이어서 복귀를 원하지 않

는 주민들도 많았다.

중산간마을에 살던 사람들 가운데 이미 사망한 사람도 많았

고, 해안지대로 소개되어 정착한 주민들은 각지에 분산되었으

므로, 다시 원주지 마을로 돌아가는 것이 원만하지 않았다.

4･3사건 발생 15년이 지난 1962년까지 원주지로 복귀하

지 않은 이재민은 7,704세대, 40,419명이었다.

정부와 제주도 당국의 적극적인 복구사업 실시에도 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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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전체 이재민의 절반 가까운 주민들이 원주지 복귀를 꺼

렸다는 것이다. 오히려 정부의 복구사업에 의해 다른 지역

에서 유입된 6･25전쟁 피난민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중산간지대 새로운 주민으로 자리 잡기도 하였다.

결국 4･3 이후 오랜 기간에 걸친 난민정착 복구사업을 실

시했으나 원주민들이 복귀하지 않아 폐허가 되어버린 마을

들이 제주도내 각지에 남아있다. 4･3으로 인해 소실된 마을,

곧 ‘잃어버린 마을’이라 할 수 있다. ‘잃어버린 마을’은 4･3

때 집중적인 피해를 입은 마을 가운데 일부로서, 주민들이

돌아와 마을을 이전처럼 복원하지 못해 버려지거나 단순 농

경지로 바뀌면서 더 이상 마을로 형성되지 않고 사라진 경

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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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잃어버린 마을 곤을동 전경(제주시 화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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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좌제의 족쇄

4･3의 또 다른 아픔은 당시 사망･행방불명된 사람들의 무

고한 희생이 당대에 그치지 않고 그 유가족들에게 대물림되

었다는 것이다. 사태의 와중에서 군･경 토벌대에 의해 죽임

을 당하거나 사법 처리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희생자 유가

족들은 연좌제에 의해 감시당하고 사회 활동에 심한 제약을

받아왔다. 제주도민들과 희생자 유가족들은 법적 근거도 없

는 연좌제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누리지 못하고 레드

콤플렉스에 시달렸다.

우리나라에서 연좌제는 1894년 갑오개혁의 과정에서 제

도적으로 철폐되었다. 그러나 연좌제는 일제 강점기 ‘요시찰

명부’를 통한 감시를 거쳐 광복 후 남북의 체제 대립 상황

속에서 ‘신원조회’를 통해 ‘특이자’를 걸러내는 사회적 관행으

로 사라지지 않고 공공연히 실시되어 왔다.

4･3사건의 경우 이미 1950년 8월에 보도연맹원 2만 7,000

명과 5만여 명의 사건 관련자 가족들이 사찰 당국에 의해 별

도로 관리 되었다.

1980년 8월에 이르러서야 국가보위비상대책 상임위원회

는 연좌제를 폐지할 것을 발표했고, 1981년 3월 내무부는

후속 조치로 연좌제 폐지 지침을 발표했다.

1980년에 제정된 제5공화국 헌법(제12조 3항)과 제6공화

국 헌법(제13조3항)에도 연좌제 금지를 명문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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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 대다수는 4･3으로 인한 연좌제 피해 경험을 갖고

있다. 2000년 8월 ‘제주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

연대’가 4･3 유가족 75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전체

의 86%가 연좌제 피해를 겪었다고 응답했다. 이들 유가족이

겪은 연좌제 피해는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복수 응답).

4･3으로 인해 죽은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더불어 살아남

은 사람들에 대한 근본적인 인권보호･명예회복 또한 절실한

과제임을 연좌제 피해 실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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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해  사 례 비율 (%)

공무원 임용시험 26

사관학교 등 각종 입학시험 23

국･공기업이나 사기업 취직 또는 승진 18

군･경찰의 승진 16

국내외 여행 및 출입국 과정 8

일상생활 감시 30

각종 신원조회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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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

4·3 진상규명의 긴 여정

1. 4･3 진상규명운동과 수난

1960년 4･19혁명으로 자유당 정권이 몰락하자 4･3에 대

한 공개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1960년 5월 제주대학생 7명

이 ‘4･3사건진상규명동지회’를 조직, 진상조사 작업에 나섰

다. 이어서 5월 27일에는 남제주군 모슬포에서 유가족 등 주

민들이 집회를 열어 ‘특공대 참살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촉구

했다.

1960년 5월 23일 국회에서 거창･함양 등지의 양민학살사

건에 관한 조사단이 구성되자, 제주출신 국회의원들이 제주

4･3사건의 진상도 조사하여야 한다고 발의했다. 국회는 이

를 받아들여 경남반(반장 최천)의 조사지역을 확대하여 6월

6일 하루 동안 4･3사건의 진상 조사를 실시하였다. 제주도

의회 의사당에서 열린 국회 조사단의 증언 청취 자리에서 10

년 동안 한을 품어온 희생자 유족들은 학살 당시의 불법성

을 폭로하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촉박한 일정이었지만,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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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제주신보에 접수된 피해 건수는 총 1,259건, 인명 피해

는 1,457명에 달했다. 

1960년 4･19 혁명으로 비로소 시작된 4･3사건에 대한 논

의는 다음해에 일어난 5･16 군사쿠데타로 다시 중단되었다. 

5･16 발생 이튿날인 1961년 5월 17일 4･3사건 진상규명

동지회 회원 이문교･박경구가 구속되어 6개월간 옥고를 치

렀다. 피해자 신고 접수에 앞장섰던 제주신보 신두방 전무

가 구속됐고, 진상규명을 호소했던 모슬포 유족들도 경찰에

연행되어 고초를 겪었다. 6월 15일 경찰은 모슬포 지역 예

비검속 희생자 유족들이 전년도에 세운 ‘백조일손 위령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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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숴 땅속에 파묻어 버렸다.

5･16 쿠데타 이후 20여 년간은 군사정권 하에서 4･3사건

에 대한 논의가 다시 금기시 됐다. 반공법･국가보안법과 연

좌제 등의 구도 하에서 4･3사건에 대한 발설조차 힘들어졌

다. 이제 4･3사건은 역사 속으로 묻혀지고 있었다.

4･3에 대한 재인식은 1978년 소설가 현기영이 󰡔순이삼촌

󰡕이라는 소설을 통하여 그 진상과 상처의 일부를 사실적으

로 드러냄으로써 비롯되었다. 작가는 4･3사건을 소재로 소

설을 썼다는 이유로 정보기관에 연행되어 고초를 겪었다.

1980년대 후반 민주화운동 이후 4･3에 대한 논의는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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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났다. 1987년 시민항쟁 이후 4･3은 학생운동권･사회운

동권 내에서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다. 고조된 민주화 분위

기 속에서 자연스레 4･3의 논의는 활발하게 전개되어 갔다.

4･3의 진실회복운동은 민족민주운동의 거대 역량을 방풍림

으로 삼아 상당한 정도의 이론적 자양분과 인적 자원을 공

급받으며 저항적 사회운동의 모습으로 출발하였다.

1987년 4월 3일 제주대학교 총학생회에서는 4･3 발발 이

후 첫 위령제를 치렀으며, 4･3을 민중항쟁으로 공식 규정하

는 대자보가 나붙어 관련자가 경찰에 연행되는 사건이 발생

했다. 이후 4･3을 앞두고 대학가에서는 추모 집회와 시위를

통해 4･3 진상 규명 운동을 벌였다.

1989년 제주지역 시민사회 단체와 서울의 제주사회문제

협의회는 41주기 4･3추모제 준비위원회를 꾸리고 제주시민

회관에서 추모제를 봉행했다. 이는 4･3 이후 공개적으로 행

해진 첫 추모행사였다.

같은 해 5월 10일 제주4･3연구소가 발족됐다. 제주4･3연

구소는 창립 이후 증언집 등을 발간하여 사실 증언의 축적

과 학술적 논의의 바탕을 마련하였다. 또한 제주신문은 1989

년 4월 3일을 맞아 “4･3의 증언”을 연재하기 시작하였다.

1989년 말 제주신문의 내부 사태로 이 연재는 중단되고 제

주신문 출신 사원들이 창간한 제민일보가 창간 기획으로

“4･3은 말한다”를 연재함으로써 4･3 관련 증언을 체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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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으로 남기게 되었다.

제주 지역 방송에서도 4･3을 주제로 한 기획특집 프로그

램을 방송함으로써 공중파 방송에서도 4･3 영상이 방송되기

시작했다.

문화예술인을 포함한 각계 각층에서 진상규명운동이 이어

졌고, 1993년 10월에는 제주지역총학생회협의회가 4･3특별

법 제정과 특위 구성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또 1995년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는 󰡔제주4･3사건 피해

실태 조사보고서󰡕를 발간했다.

한편 1997년 4월 ‘제주4･3 제50주년 기념사업추진 범국민

위원회’가 결성되는 등 4･3진상규명운동은 전국으로 확산되

어 나갔다.

2. 4･3특별법의 제정

1997년 12월 대통령선거에서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후

보는 4･3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에 따라 새정치국민회의는 1998년 3월 당내에 ‘제주도 4･3

사태 진상조사특별위원회’(약칭 : 국민회의 특위)를 구성했

고, 국민회의 특위는 5월 7일 제주에서, 9월 28일 국회에서

각각 ‘4･3사건 공청회’를 개최했다.

1999년에 접어들자 제주에서는 더욱 구체적인 진상규명

운동이 전개됐다. 그 해 3월 ‘제주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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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한 도민연대’가 결성됐다. 진상규명에 앞장섰던 사람들

은 1999년 12월말 제15대 국회 폐회 전에 특별법 제정을 이

루기 위해 노력했다. 제주에서는 10월 24개 유족단체와 시

민사회단체가 결집된 ‘4･3특별법 쟁취를 위한 연대회의’를 조

직하여 본격적인 특별법 제정 운동을 전개했다. 이에 제주

도민들은 특별법 제정 촉구 서명과 성금 기탁 등으로 성원

했다. 나아가 이 연대회의는 ‘제주4･3특별법 제정을 촉구하

는 전국시민사회단체 활동가 184단체 694명 선언’을 이끌어

냄으로써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을 전국적으로 홍보했다.

결국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여･야가 각각 제출한 ‘4･3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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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법(안)’을 단일안으로 만들어 국회 본회의에 회부했고,

1999년 12월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

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을 통과시켰다.

2000년 1월 11일 청와대에서는 그동안 진상규명 운동에

앞장서 온 유족･시민단체 대표 8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김대

중 대통령이 4･3특별법에 서명했다.

4･3특별법은 ‘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그 유

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줌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그 취지를 밝혔다

(제1조). 4･3특별법은 4･3사건이 발발한 지 50여 년이 지났

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차원의 진상 규명의 방임과 희생자들

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데 대한 반성과

해결의 의지를 보여준 결과였다. 

4･3특별법에 따라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

위원회(약칭 : 4･3위원회)가 출범하여 △진상조사보고서 작

성과 확정 △희생자와 유족 신고접수 및 결정 △4･3평화공

원 조성과 4･3평화기념관 건립 △희생자 유족의 의료지원금

지원과 후유장애인에 대한 생활지원금 지급 등의 사업을 추

진하게 되었다.

4･3특별법은 2007년 1월 처음 개정 공포되었다. 개정 내

용은 현행법상 사망자･행방불명자･후유장애자로 국한되어

있는 희생자의 범위에 수형자(受刑者)를 추가하였고, 종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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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로 한정된

유족의 범위를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는 4촌 이내의 방계

혈족으로서 희생자의 제사를 봉행하거나 분묘를 관리하는

사실상의 유족’으로 확대하였다. 

추가 진상조사와 기념관･공원의 운영･관리 등의 사업을

수행할 4･3평화재단의 설립과 정부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다.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중에 ‘집단학살지･암매장지 조사 및

유골의 발굴･수습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었다. 

4･3특별법은 2013년 8월 다시 개정되었다. 국회는 이 개

정안을 통과시키면서 4･3 법정 기념일과 관련해 부대 의견

으로 대통령령인 ‘각종 기념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추념

일로 지정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법정 기념일 지정을 위한

물꼬를 텄다. 

또한 희생자 및 유족에게 국가가 생활지원금을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4･3평화재단에 자발적으로 기

탁되는 금품을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

도록 하는 특례도 신설됐다.

3. 진상조사보고서 확정과 대통령 사과

2003년 10월 15일 4･3사건의 진상을 담은 대한민국 정부

의 공식 보고서가 확정됐다. 10월 31일 노무현 대통령은 제

주도를 방문하여 진상보고서에 근거해 과거 국가권력의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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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을 공식 사과했다. ‘국

가공권력에 의한 대규모

민간인 희생’ 사실을 정

부가 인정한 것이다.

2005년 1월 27일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지정 선

언문에 직접 서명함으로

써 제주도가 평화의 섬으

로 공식 지정되었다. 이

날 서명식 자리에서 대통

령은 “제주도가 평화의

섬으로 지정된 것은 제주

도민들이 간절하게 염원

하기도 했지만 실질적으

로 그만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제주도는 ‘삼무(三

無)의 섬’으로써 평화를 가꿔온 역사를 가지고 있고, 4･3사

건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큰 아픔을 딛고 과거사 정리의 보

편적 기준이라 할 수 있는 진실과 화해의 과정을 거쳐 극복

해나가고 있는 모범을 실현하고 있다.”라고 하여 평화의 섬

지정의 의미를 특별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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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사건 피해자에 사과하는 노무현
대통령(제주시 라마다호텔, 2003.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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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정 기념일 지정

4･3희생자 추념일을 법정 기념일로 지정한 것은 정부의

진상보고서 확정, 대통령의 사과에 이은 4･3의 국가적 해결

과제 중 마지막 안건을 해결한 것이다. 2012년 12월 박근혜

대통령 후보는 추념일 지정을 제주지역 대선의 주요 공약으

로 제시하였다. 2013년 8월 국회는 4･3특별법 개정안을 통

과시키면서 4･3 법정 기념일과 관련해 부대 의견으로 대통

령령인 ‘각종 기념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4･3추념일을

법정 기념일로 지정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법정 기념일 지

정의 초석을 마련하였다.

결국 2014년 3월 18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3월 24일자 관보에 게재함으로

써 ‘4･3희생자 추념일’ 지정을 위한 대통령령 개정안이 마침

내 공포됐다.

법정 기념일 지정을 계기로 4･3문제의 해법은 국민통합과

화합의 국정 과제를 실현한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지금까지 4･3사건을 둘러싸고 빚어진 이념 논

쟁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4･3추념식은 법정 기념일의 위격(位格)에 맞추어 국민적

행사로 치러지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추념 행사를 넘어서서

세계를 향해 ‘평화정신’을 선포하고 구현하는 보편적 행사로

정착해 갈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4.3평화재단 _ 59

2차편집-국문-1_레이아웃 1  2016-03-29  오후 6:14  페이지 59



과거 4･3은 반세기 넘도록 금기의 영역에 갇혀 있었기 때

문에 유가족들은 희생자들을 위령하는 행사조차 공개적으로

열기 어려웠다. 4･3희생자 추념일을 법정 기념일로 봉행하

기까지는 험난한 과정을 거쳤다. 

1989년 제주도내 1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4･3사

월제공동준비위원회가 ‘제1회 4･3추모제’를 봉행함으로써 위

령제는 공식행사로 치러지게 되었다.

1990년 6월 유족들은 ‘제주도4･3사건 민간인희생자 유족

회’를 조직했고, 1991년 4월 처음으로 유족들이 주체가 된

4･3사건희생자위령제를 봉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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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년 4월 3일 제주시민회관에서 봉행된 41주기 4･3추모제

(김기삼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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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부터 유족회와 시민 사회단체들은 4･3위령제와 4･3

기념행사를 각각 따로 치렀는데 1994년 제주도의회가 중재

에 나서서 민간인희생자유족회와 ‘사월제공준위’가 공동으로

위령제를 봉행하게 되었다. 

1997년에는 4･3의 상처를 범도민적으로 승화시킨다는 취

지로 ‘제주4･3사건 희생자위령사업 범도민추진위원회’가 결

성되어, 4･3 50주년인 1998년부터 매년 합동위령제를 봉행

하였다.

4･3특별법이 제정된 2000년부터는 ‘제주4･3사건 희생자

범도민위령제’로 명칭을 바꿨고, 새로 확보한 제주시 봉개동

4･3평화공원 부지에서 봉행되었다.

2006년 4･3 위령제에는 국가 원수로는 처음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여 제주도민들에게 다시 공식 사과하

고 참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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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장

4·3평화공원 조성과

제주4·3평화재단 설립

4･3특별법이 시행되자 국가의 지원 아래 4･3평화공원과

4･3평화기념관이 조성되고 제주4･3평화재단이 설립되어 공

식적인 기념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1. 4･3평화공원 조성

4･3평화공원은 4･3사건 희생자의 넋을 위령하고 유족들

의 아픈 마음을 위로하는 위령･추모의 장임과 동시에 평화･

인권･교육의 장으로서 후세대에 역사적 교훈을 물려주기 위

한 목적으로 조성되었다.

4･3평화공원 조성사업은 국가의 4･3에 대한 공동체적 보

상의 하나로 이루어졌다. 1999년 6월 제주도를 방문한 김대

중 대통령은 위령공원 조성을 위한 특별교부세 30억원 지원

을 약속했고 4･3특별법이 제정(2000년)되어 공원 조성사업

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공원 부지 매입, 4･3위령공원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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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 수립, 4･3평화기념관 기본실시설계, 건축 공사 시행

(2006.1∼2007.9), 전시물 제작 설치 등을 거쳐 2008년 3월

28일 준공되었다.

공원조성사업은 2002년 3월에 시작하여 2008년 2월에 완

공되었다. 현재 4･3평화공원 조성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3단

계 사업계획인 교육관 시설은 2016년 말 완공된다.

제주4･3평화공원에는 연간 20만여 명의 방문객과 국내외

과거사 연구자, 수학여행단 학생들이 방문하여 4･3의 진실

과 과거사 청산의 교훈을 직접 확인하고 있다.

4･3평화공원 위령제단의 위패봉안실에는 4･3희생자 1만

4,231명 중 생존자 106명을 제외한 1만 4,095위의 위패가

봉안되어 있다.

위패 가운데는 경찰 희생자 95위, 군인 희생자 35위의 위

패도 함께 봉안되어 있다. 

행방불명자 추모원에는 사건 당시 행방불명희생자 표석

3,884기를 세웠고, 2011년에는 봉안관을 준공하여 유해발굴

사업으로 발굴된 유해 396기를 봉안하고 있다.

△ 4･3평화공원 개요

• 위치 : 제주시 명림로 430(봉개동 237-2)

• 면적 : 396,743㎡(약 12만평)

• 사업내용

- 1단계 : 총사업비 112억원. 위령제단, 위령탑, 추념광장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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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 : 총사업비 480억원. 위패봉안실, 주차장 등 기반

시설, 기념관 건립

- 3단계 : 4･3평화교육센터 건립 중(2014~2016)

2. 4･3평화기념관 건립

4･3평화기념관은 4･3평화공원의 제2단계 사업으로서 4･3

특별법에 ‘사료관 건립’이 명시됨으로써 건립 근거가 마련되

었다. (사료관은 제주4･3평화기념관으로 명칭을 바꿈)

4･3평화기념관은 다시는 4･3과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

도록 후세에 교훈을 주는 ‘역사교육의 장’이자, 4･3의 비극을

통해 평화와 인권의 소중함을 일깨워 줌과 동시에 이를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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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4･3평화공원 전경(제주시 봉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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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 한반도의 평화, 나아가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평화･인

권의 장’이라는 개념으로 건립되었다.

4･3평화기념관은 현상 공모를 거쳐 2006년 1월 건립 공

사가 착공되었다. 기념관의 건립 과정에서 ‘4･3평화공원조성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전문적인 자문을 했으며, 전시시설

연출을 위한 ‘전시기획팀’이 조직되어 활동하였다. 기념관 전

시의 공백을 메우고 기념관의 상징성 확립과 풍부한 콘텐츠

확보를 위해 ‘아트워크 작업팀’을 별도로 조직해 기념관 전

시의 마무리를 담당하였다. 4･3평화기념관은 2년여 간 기념관

건물 신축 및 전시시설 등의 설치를 마쳐 2008년 3월 28일

개관하였다.

△ 4･3평화기념관 개요

• 면    적 : 11,456㎡(지하 1층, 지상 4층)

• 공간배치 

- 지하 1층 : 상설전시실

- 1층 : 대강당, 수장고, 뮤지엄 카페, 로비, 안내데스크

- 2층 : 기획전시실, 오픈전시실

- 3층 : 개가자료실, 아카이브실, 업무공간

- 4층 : 업무공간, 회의실(3)

• 전시내용

- 역사의 동굴 : 프롤로그  

- 흔들리는 섬 : 해방과 좌절  

- 바람 타는 섬 : 무장봉기와 분단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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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타는 섬 : 초토화와 학살  

- 흐르는 섬 : 후유증과 진상규명 역사  

- 새로운 시작 : 에필로그  

- 특별관 : 다랑쉬굴(유해 발굴 현장)

3. 제주4･3평화재단 설립

4･3평화재단은 4･3특별법이 개정(2007. 1 .24.)되어 설립

근거가 마련되었어 2008년 10월 16일 설립되었다. 평화의

증진과 인권 신장을 목표로 △ 4･3평화공원 및 평화기념관

의 운영･관리 △ 4･3사건의 추가 진상조사 △ 희생자 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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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4･3평화기념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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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및 유족복지사업 △ 문화･학술･교육사업 △ 국내외 평

화교류사업 등의 업무를 추진한다.

4･3특별법에는 이 사업에 필요한 기금을 정부에서 출연할

수 있도록 명문화 되어 있다. 

◇ 4･3사건 추가진상조사

4･3사건 추가진상조사는 마을별 피해조사, 분야별 피해조

사, 해외 4･3자료 조사 분야로 나누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마을별 4･3피해 조사는 제주도내 12개 읍면 165개 마

을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2012년부터 추진하여

2017년에 조사 보고서를 발행한다.

△ 4･3행방불명인 피해 조사는 4･3당시 군법회의나 일반

재판에 회부되어 제주도내와 육지형무소에 수감됐다가

행방불명된 희생자 3,518명에 대한 세부 사실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행방불명 미신고자 확인, 행방불명 희

생자에 대한 최종 행적을 규명하는 것이다.

△ 분야별 4･3피해실태 조사는 교육계･종교계･국가유공

자･재일제주인 등 4개 분야의 4･3피해를 조사하는 사

업으로 1차 조사(2015년)를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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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별 4･3피해와 분야별 4･3피해에 대한 추가진상조사

보고서가 발행되면 4･3당시 제주섬이 겪었던 아픔의 규모와

강도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서 역사

적 진실 복원과 함께 다방면에 걸쳐 4･3연구를 활성화 시키

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역사적 사실에 근

거하여 다양한 역사 교훈 프로그램 운영, 어두운 기억을 밝

히고 건강한 지역의 자원으로 활용하는 역사 문화 콘텐츠 개

발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유가족 복지 사업

희생자 위령･유족복지 사업 가운데 대표적인 위령사업은

4･3희생자 추념식을 봉행하는 것이다. 2014년에는 처음으로

4･3희생자 추념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됨에 따라 제66주년

4･3희생자 추념식을 정부 주관으로 봉행하였다. 도내 각 읍

면 16군데에 산재해 있는 지역의 4･3묘역 정비와 위령제, 진

혼제 등에도 지원하고 있다.

유족복지사업으로는 4･3희생자 유족에 대한 진료비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61세 이상 유가족을 대상으로 외래진

료비 가운데 본인 부담금 중 30%를 지원하고 있다. 2009년

4천 7백만원을 시작으로 2015년 15억 3천 9백만원 상당의

의료비를 유족에게 지원하고 있다.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61세 이상 4･3희생자 며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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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지원은 희생자 유족에 준하는 병･의원 진료비를 지

원하고 있다. 

유족들의 진료 편의를 위해 제주 도내 병의원과 한의원

380군데를 지정의료기관으로 협약하여 진료의 편의를 제공

하고 있다.

또 4･3 희생자 중 생존자에게는 월 30만원, 80세 이상 고

령자에게는 월 5만원의 생활보조비를 지원하고 있다.

◇ 문화･학술･사업

문화･학술･교육사업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국청소년 4･3

문예공모·전국청소년4･3평화캠프·전도 학생문예백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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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을 대상으로 국내 대학생 4･3아카데미·세계대학생

4･3아카데미, 일반인 대상의 시민 4･3역사문화아카데미·4･3

해설사 양성교육·4･3역사문화 교원직무연수·제주4･3평화

포럼을 열고 있다. 

4･3교육사업의 내실화를 위한 협력 체제를 다지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탐라교육원, 제주여성가족연구원과

4･3 교육과 연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 국내외 평화교류 사업

평화교류를 위한 사업은 국내･외 과거사 및 평화인권 관

련 기관과의 교류 확대를 통한 4･3의 전국화와 국제화를 추

진하고 있다. 무엇보다 동아시아의 평화인권 정착을 위해 한

국의 인권단체 5개 기관, 일본 2개 기관, 대만 2개 기관이

공동으로 동아시아 민주평화인권 네트워크 협약을 체결

(2012년)하여 상호교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정부에서 발행(2003년)한「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영문

판과 일본어판을 발행하여 세계 각국의 정부, 대학, 도서관

등에 배포하였다.

◇ 주요 시책사업 추진

4･3평화재단은 주요 시책사업으로 제주4･3평화상 제정,

4･3화해보고서 발간, 제주4･3의 노래 제작, 4･3디지털 아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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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브 구축, 4･3연구 학술지원, 4･3평화공원의 평화성지화(平

和聖地化)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4･3평화상은 4･3사건의 진상규명과 화해 과정에서 발

현된 평화･인권･민주정신 선양에 공헌한 국내외 주요

인사나 단체에 시상한다. 시상 시기는 격년제로 4월 중

에 시상하며 제1회 시상은 2015년 4･3 67주기에 맞춰

시상했다. 시상금은 미화 50,000$이며 본상 외에 특별

상 수상 대상자가 선정될 경우 상금 10,000$을 시상한

다. 제1회 수상자는 본상 재일평화운동가 김석범(金石

範, 소설「화산도」작가), 특별상 인도네시아 평화운동

가 무하마드 이맘 아지즈(Muhammad Imam Aziz, 인

도네시아 NU 전국이사회 의장)가 수상했다.

△ 4･3화해보고서는 66년 동안 4･3진상규명 과정에서 역

경을 극복한 제주민의 화해와 평화정신의 기록들을 정

리하여 후대들을 위한 유산으로 남기는 작업이다. 진

상규명과 법제적인 장치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숨겨진 비화들을 정리한다.

4･3해결의 진전 과정에서 보존되고 전승해야 할 증언

과 기록, 유훈들이 무관심 속에 멸실되지 않도록 보존

하려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2016년 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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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4･3의 노래를 제작. 4･3희생자의 넋을 위로하고,

화해와 상생의 평화정신을 선양하며, 어둠의 역사에서

빛의 역사로 지향하는 국민 대통합의 뜻이 담겨진 추

모 노래를 제작하여 보급하고 있다. 2014년 전국공모

를 통해 작사·작곡되어 2015년 4･3희생자 추모식때

부터 식전행사에서 연주되고 있다.

당선곡은 <섬의 연가>(작사 고영숙, 작곡 허걸재), <빛

이 되소서>(작사 이화인, 작곡 한수란·노정숙)이다.

△ 4･3과 관련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서비스하

는 4･3디지털아카이브를 구축했다. 4･3정보를 효율적

으로 관리, 검색할 수 있는 최상의 데이터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2016년부터 수용자들에게 서비스한다. 4･3디

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함으로써 4･3자료를 필요로 하는

대중들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 관련 연구의 질적

확장과 콘텐츠 개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

진다. 

△ 4･3연구 학술지원은 4･3의 미해결 과제에 대한 연구

촉진과 연구기반을 확충하여 4･3정책 수립에 이론적

토대를 구축하려는 것이다. 주요사업으로는 4･3연구논

문 지원, 4･3연구 저술 지원, 4･3학위논문 지원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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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4･3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4･3연구지원

기금’을 설립(2016년)한다. 

△ 4･3평화공원의 평화성지화 사업은 4･3평화공원을 단

순한 위령 추모공간의 의미를 넘어 4･3의 아픔을 극복

한 평화의 성지로 조성하여 4･3평화정신을 세계로 확

산하기 위한 사업이다. 평화성지화는 4･3의인(義人)을

발굴하여 그들의 정신을 상징화하고 문화예술을 통한

평화정신을 폭 넓게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다. 평화의

종 건립, 평화의 숲 조성 등도 의미 있는 사업이 될 것

이다.

제주4･3평화재단은 4･3을 해결하는 데는 진실, 책임, 화해

3원칙을 존중하여 제주4･3 해결이 과거사 청산의 모범사례

가 되도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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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탁금품 기탁 안내

제주4·3평화재단은 외부의 기탁금품을 받고 있습니다.

(4·3특별법 제8조의3)

독지가들이 기탁한 기탁금품은 4·3사건의 추가진상조사, 

4·3사건의 추모사업 및 유족복지사업, 문화·학술사업, 국내·

외 평화교류사업, 교육·장학사업 등에 사용합니다.

사회 각계의 성원을 바랍니다.

◇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
• 2011. 12. 29(기획재정부)

 

◇ 기탁 참여 방법
• 문의 : 제주4·3평화재단

 Tel. 064-723-4340 / Fax. 064-723-4303

• 기탁서 작성 (용도 지정 가능함)

◇ 기탁자 혜택
•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

- 개인 : 기탁금에 대해 소득금액의 30%내 소득 공제

- 단체 : 기탁금에 대해 소득금액의 10%내 소득 공제

• 재단 홈페이지에 기탁자 명단 공개

• 재단 정기간행물 우송 및 재단 주관 각종 행사 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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